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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항만은 지역발전의 핵심 축, 반면 노후·유휴화로 인해 재개발 필요

 항만은 국가적 성장뿐만 아니라 배후지역의 경제성장과 도시화 촉진에 이바지하기에 

역사 속의 많은 대도시의 발전역사를 살펴보면 항만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음 

- 항만 운영을 통해 다양한 사람과 재화를 싣고 나르는 여러 선박이 입출항하게 되고, 이를 

통해 항만 배후지역 즉, 항만도시는 자연스럽게 상업과 제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 옴

- 결국, 항만 그 자체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과 연계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에 항만 활성화는 외부로부터의 인구 유입을 통한 항만도시의 성장을 견인함

 항만 및 물류환경 변화에 따라 과거 지역발전의 핵심축인 항만이 물리적으로 노후화·

유휴화되어 기존 항만공간에 대한 재개발 필요성이 제기됨

- 관광·주거·상업 등 포괄적인 복합용도개발을 통한 부족한 도심기능 확대(독일 하펜시티) 

혹은 그간 제한적이었던 시민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개방공간으로, 그리고 친수공간으로 

전환(시드니 달링하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항만재개발이 이뤄짐

- 최근 한국에서도 삶의 질에 관한 주민 인식 확대로 항만공간을 휴양·레저공간 등 쾌적한 

환경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현재 노후·유휴 항만재개발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전국 11개 항만 및 17개 

대상지가 지정되었으나, 대천항 투기장의 경우는 투자 유치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해 가야 

할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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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항만 관리주체와 소유주체 이원화에 따른 항만개발 한계 및 국가관리항만으로의 전환 

요구

 지방이양 항만 지원 사업은 2021년 1월에 지방이양일괄법 시행에 따라 지방항만 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시·도로 이양되었으며, 이후 재정분권 2-1단계에 따라 2022년

부터는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전환사업)으로 전환되었음

- 항만은 항만법에 따라 무역항(31개소)과 연안항(31개소)으로 구분되고, 관리주체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관리항, 지방이 관리하는 지방관리항으로 구분됨

 지방관리항의 경우 항만의 관리주체와 항만토지의 소유주체가 이원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항만 개발에 한계가 있음

- 즉, 지방이양일괄법 시행 당시 관리권은 지방에 이양하였으나, 항만토지의 소유권은 이양

하지 않아 현재 항만 관리는 지자체에, 토지 소유권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는 상황임

 이에 지자체에서는 항만개발의 막대한 비용으로 인한 한계에 부닥치며, 지방관리항의 

국가관리항 전환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며, 이는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5.1)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수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 항만 분류

체계의 정비 연구용역(2023. 4~2024. 1)1)을 시행하였음

□ 재개발 시 막대한 국유지 매입비용 발생 및 재정분권 전환사업에 포함되어 국비 보조대상 

제외, 대천항 적극 개발에 제약 

 충남은 특히 개발 가능성이 높은 대천항의 적극적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대천항의 

소유권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음에 따라 국유지 매입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충남에는 지방관리 무역항 2개소(태안항, 보령항)과 지방관리 연안항 2개소(대천항, 마량진항)가 

있으며 특히 적극적 재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대천항 재개발 시 토지 재개발 사업비 외 

국유지 매입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즉, 준설토투기장(33만 ㎡) 등 노후·유휴화된 항만부지 매입비용이 약 1,950억 원(공시지가 

기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1) 연구진에서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찾아보았으나, 아직은 발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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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양항만 지원’ 사업은 2022년도부터 기존 국고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

되어 국비가 중단되었음

- 특히, 기존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었던 지방이양항만 지원 사업은 재정분권 

2-1 단계(2022년 시행) 사업에 포함되어 2022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인 전환

사업에 포함되어 국비가 중단되었음

- 이에, 지방항만은 그 관리유지 및 배후단지 개발까지 지자체 재원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비용으로 인해 재정적 한계에 직면해 있음

□ 대천항을 중심으로 한 지방이양 항만 국유토지의 지방 이양 논거 및 재개발 방향 제시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는데, 첫째는 지방항만 토지의 

지방으로의 이양방안을 검토해보고, 둘째, 노후하고 유휴한 지방항만의 재개발 방향을 

모색하는 것임

- 특히, 본 연구는 연안항 중 대천항을 연구대상으로 좁히는데, 왜냐하면 무역항의 경우 

연안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있고, 충남 연안항 두 곳 중 마량진항보다는 

대천항이 개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우선, 대천항은 지방일괄이양법에 이미 관리권이 지자체로 이양되었고, 그 사업비 또한 

재정분권 2단계에 따라 지자체에서 전수 부담하는 구조로서, 항만토지의 관리권과 

소유권 이원화에 따른 항만배후지 개발의 한계를 살펴보고 지방이양의 논거를 검토한 후 

시사점을 제시함

 둘째, 대천항이 충남의 지역여건에 부합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개발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여러 사례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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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관리 항만 및 항만재개발계획 개요

1. 지방관리 항만의 개요 및 지방이양 연혁

가. 지방관리항만의 운영현황

 항만은 무역의존도가 70%인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 중 99.8%를 처리하는 곳으로, 국가

산업단지 44개 중 20개가 항만을 포함하거나 항만과 인접해 있고 우리나라 10대 도시2) 

중 4개가 항만을 기반으로 발전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해양수산부, 2020a)

 항만은 「항만법」에 따라 무역항(31개소) 및 연안항(31개소)로 구분되며, 관리기관에 따라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분류됨

- 구체적으로 항만의 구분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전국의 항만 위치는 아래 그림과 같음

- 이 중 충청남도청이 관할하고 있는 항만은 국가관리항인 태안항, 보령항, 지방관리항인 

대천항, 마량진항이 있음

구분(항수) 항명

무역항(31)

(국가관리) 경인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묵호항

(지방관리) 서울항, 태안항, 보령항, 완도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진해항, 호산항, 삼척항, 옥계항, 속초항, 제주항, 서귀포항

연안항(31)

(국가관리) 용기포항, 연평도항, 격력비열도항, 상왕등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항, 추자항, 화순항

(지방관리) 대천항, 마량진항, 송공항, 홍도항, 진도항, 땅끝항, 화흥포항, 강진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진촌항, 중화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강구항, 주문진항,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

표 1  항만 구분

출처 : 해양수산부(2023)

2) 인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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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국항만위치도

출처 : 해양수산부(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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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의 관리는 「항만법」 제5조에 따라 항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항만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통해 수립되고 

있으며, 현재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이 수립된 상태임

- 항만기본계획은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항만의 관리·운영 계획, 항만시설의 장래 수요, 

항만시설 공급, 항만시설 규모와 개발 시기, 항만시설의 용도·기능개선 및 정비, 연계

수송망 구축, 항만시설 설치예정지역 등을 내용으로 함

 한편,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은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제3차(2021~2030)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임

-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법적 근거로 

하며 전체 항만을 대상으로 노후·유휴화 정도, 개발잠재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재개발 

예정구역 지정 또는 제척함(해양수산부, 2020b) 

나. 항만사무의 지방이양 연혁

 1967년 지방항만제도 도입

- 「항만법」제정과 함께 국가가 지정·개발하는 지정항만(무역항, 연안항)과 지자체가 지정·

개발하는 지방항만 제도를 도입함

 2009년 항만 개발·운영 지자체 위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항만개발 및 운영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가경제와 직결되고 광역적 성격이 높은 

주요 무역항을 제외한 항만의 개발·운영과 관련된 지방청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결정함

 2012년 국가관리항만과 지방관리항으로 개편

- 이후 2012년 연평도 포격, 독도·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방·영토

수호 차원에서 일부 연안항도 국가(지방청)에서 관리하기 시작하였으며, 항만법 개정을 

통해 기존 무역항, 연안항 체제를 국가관리 무역항·연안항, 지방관리 무역항·연안항으로 

개편함(박형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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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지방관리항만 관리업무, 해양수산부 → 시·도 이양

- 지방분권제도의 개선 차원에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이 

추진되기 시작하여 2021년 1월 지방이양일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관리항만 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지방(시·도)으로 이양되었음

 향후 2025년 5월 지방관리항만 재개발 권한 지방이양 예정

- 현행 항만법에서 항만시설의 개발·관리·사용은 시·도사무로 귀속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

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항만 재개발사업의 시행 및 허가 등은 아직 국가사무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음

- 2022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2차 지방일괄이양 관련 법률안에서는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재개발 권한 이양을 담고 있으며 2025년에 시행될 예정임

2. 항만의 재개발 추진배경 및 재개발 기본계획 개요

가. 항만의 재개발 추진배경

 항만은 국가적 성장과 함께 지역발전의 핵심축으로써 역할을 해왔으나 항만 및 물류환경 

변화에 따라 물리적으로 노후화·유휴화됨에 따라 재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특히 그간 제한적이었던 시민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개방공간과 친수공간 등으로 전환 등 

다양한 방면으로 항만 재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한국에서도 휴양·레저공간으로서 

삶의 질 제공을 위한 환경공간으로서의 수요도 확대되어 오고 있음 

 이러한 시대 변화에 우리나라는 2007년 5월에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재개발법)」을 제정함으로 항만재개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주거·교육·휴양·관광·문화·상업·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

- 2007년 10월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이 처음 고시된 이후 항만재개발사업이 본격적

으로 시행되었고, 최근 「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2021-2030)」이 고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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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노후·유휴 항만재개발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전국 11개 항만 및 17개 

대상지가 지정되었으나, 대천항 투기장은 투자 유치 등 세부 계획 수립이 미진한 실정임

- 이미 완료된 여수신항, 동해·묵호항 묵호지구 1단계 등 3개 항만(2개소)을 제외하고, 현재 

부산, 고현, 광양, 영종도 등 4개 항만(4개소)에서는 재개발 사업이 공사 중임

- 현재 항만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부산, 인천, 광양, 포항, 동해·묵호, 목포 등 6개 

항만(7개소)인 반면, 대천항, 목포항, 구룡포항, 제주항 등 4개 항만은 투자 유치 중임

구분 대상지 추진현황 비고

공사 중
(4개소)

부산북항(1단계) 사업계획 변경(’20.12) ’08.12 착공

고현항
1단계 준공(’18.6), 
2단계 준공(’20.6)

3단계 착공(’19.12)

’15.9 착공(1단계)

광양항 묘도 투기장 실시계획 변경 승인(’20.1) ’18.4 착공

영종도 투기장 실시계획 변경(’20.11) ’19.3 착공

추진 중
(7개소)

부산북항(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20.7)
부산시컨소시업

(부산시, BPA, LH, 부산도시공사)

부산항 용호부두 사업성 검토 용역 완료 사업제안 추진(BPA)

인천내항 1·8부두 사업계획(안) 제출(’20.9/IPA) -

광양항 3단계 투기장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20.8) -

포항항 구항
추진협의회 구성 및 
사업제안 준비 중

사업제안 추진(포항시)

동해·묵호항·묵호지구 
2, 3단계

사업화 방안 용역 완료(’20.8) 사업제안 추진(동해시)

목포항 남항 투기장 사업제안서 보완 중 -

투자 유치 중(4개소) 대천항 투기장 등 4개소 -

표 2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

출처 : 해양수산부(2020),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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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개요 및 주요 내용3)

1) 개요

 (법적근거)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

 (목적)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

 (수립주체 / 기간) 해양수산부 장관 / 10년 단위(2021~2030년)

 (대상) 전체 항만(무역항 31, 연안항 29) 대상으로 노후·유휴화 정도, 개발잠재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재개발 예정구역 지정 또는 제척

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내용)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

- 항만의 재개발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항만 재개발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선정기준 등 선정에 관한 사항

-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 주변지역과의 기능적·공간적 연계에 관한 사항

- 항만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 등에 관한 사항

- 항만의 재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항만재개발과 관련된 대통령령(추정사업비 및 단계별 투자계획)으로 정하는 사항

3) 해양수산부. (2020b). 제3차(2021~2030)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내용을 요약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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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항만재개발 사업 현황(2020년 기준)

출처 : 해양수산부(2020),제3차(2021~2030)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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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연혁

 (2007~2016,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물류환경의 변화에 따른 노후·유휴 항만 

발생과 휴양·레저공간 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2007년 10월에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함

- 항만재개발 추진체계 마련이라는 목적하에 구체적인 목표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전국 

11개 항만 및 12개소 재개발 대상지 지정

- (토지이용계획) 용도면적·위치 등 토지이용계획상 시설별 입지를 세밀하게 지정하고, 

교통·공원녹지 계획 등도 구체적으로 계획

 (2011~2020,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수정)계획)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제3차 

항만기본계획과 대상 기간(2011~2020)을 일치시키고, 항만별 차별성 강조 및 기본계획 

유연화에 초점을 맞춤

- 항만과 도심이 조화를 이루는 다기능 성장거점 육성을 목표로 전국 12개 항만 및 16개소 

재개발 대상지 지정

- (토지이용계획) 지구별 경계선은 지정하되, 지구 내 다양한 기능이 담길 수 있도록 ‘포괄적 

지구’ 개념 도입(지구별 도입시설 세부위치·면적 미규정) 

 (2011~2020,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지역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재개발사업 특화방안 마련 및 토지이용계획의 유연성 강화에 초점을 맞춤

- 노후·유휴항만공간을 활용한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국민행복 공간 조성을 목표로 

전국 13개 항만 및 19개소 재개발 대상지 지정

- (토지이용계획) 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을 지침성격의 구상 제시로 규정하고, 기능별 

도입가능 시설도 예시수준에서 제시

 (2021~2030,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공공성 강화, 재개발 사업 유형화, 항만별 

특화개발 등의 정책계획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춤

- 현재 항만과 도시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전국 14개 항만 및 19개소 재개발 대상지 지정

- (토지이용계획) 제2차 항만재개발과 같이 지침 성격의 구상 제시로 규정하고, 기능별 

도입가능 시설도 예시수준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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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항만이 노후화되고, 도시 기능과 상충됨에 따라 항만과 도시의 공존·발전 도모를 위한 

조화로운 발전체계 마련 

- ▲시설노후화, 미관저해, 공해발생 등 도시 기능 확장·충돌 해소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증진 ▲항만연관산업 및 배후도시와 연계된 상생 발전 등 기반 마련

 친수관광도시와 레저특화단지 등 지역맞춤 노후항만 재개발 본격화 및 해양레저관광

권역 적기 조성을 통한 항만-도시 조화 실현

그림 3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의 방향 

출처 : 해양수산부(2020),제3차(2021~2030)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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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특징

 (특징1)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의 공공성 강화 및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 ① 여건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침적 성격의 토지이용구상 제시 원칙은 

유지하고, 수변지역은 원칙적으로 공공시설지구로 계획

- ② 항만재개발 전체면적에 대한 공공시설 면적 비율에 대해서 공공시설 위주 개발 필요 

사업은 50% 이상, 복합개발 필요사업은 30~40%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

- ③ 경관가이드라인 법제화 및 시민참여 제도화 추진계획, 지자체와 PA의 역할과 책임 

강화 방안 제시 등 항만재개발 공공성 확보방안 마련

⇨

그림 4  기본계획별 토지이용계획(구상) 변화(예시: 목포항 내항 재개발)

출처 : 해양수산부(2020),제3차(2021~2030)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 (특징2) 대상지 특성에 따른 재개발사업 유형화 및 사업주체 설정

- 항만재개발의 목적, 배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항만재개발의 유형을 ▲원도심활력제고형 

▲해양산업육성형 ▲지역생활문화거점형으로 분류하고,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특화 개발방향 설정

- 사업 조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주체에 대해서도 소규모 항만재개발은 지자체 우선 

참여 협의, PA관할 항만은 PA가 우선 추진하는 등의 원칙과 방향도 검토

 (특징3) 대상지역 주민 등에 대한 직접설문조사를 통한 항만별 개발방향 설정

- 주민의견과 현지여건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대상지별 200여 명의 지역주민·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방향과 도입기능 등 일대일 면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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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4) 항만별 토지이용계획뿐 아니라, 정책방향 및 제도개선 과제 등 항만재개발관련 

최상위 계획으로서의 정책계획 측면의 내용 강화

그림 5  설문조사 수행 결과(예시: 제주항 내항)

출처 : 해양수산부(2020),제3차(2021~2030)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 항만재개발 특화유형

 지역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한 특화개발을 통해 항만공간이 항만도시의 ‘지역 경제·

산업·문화 거점’이 되는 항만재개발 추진

- 항만·배후여건,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 14개 항만 내 19개 지역을 항만재개발 예정구역

으로 지정

- 개발잠재력, 주민의견 등을 반영, 구역별 특화방향 및 개발컨셉, 토지이용구상 마련하여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

그림 6  항만재개발 특화유형

출처 : 해양수산부(2020),제3차(2021~2030)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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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심 활력제고, 7개소) 도시 활력이 저하된 원도심 재생을 위해 인접한 노후 항만

공간을 배후도심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재생 또는 현대화 추진

- 이는 과거의 지역경제교류 중심지였던 공간을 시민공간으로 개발하고, 시민 발길을 

원도심으로 유인하여 도심에 활력 원동력 마련

- 부산북항 1,2단계, 인천내항 1·8부두, 고현항, 제주내항, 목포남항, 포항구항 등 7개소를 

수변공원, 주거, 상업, 국제회의장, 도심형 복합리조트, 테마형 쇼핑몰, 해양레저시설 

등으로 조성방향 제시

- 단순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첨단 스마트선도기술 등이 적용된 워터프론트 중심의 스마트

해양시티를 지향하며, 혁신성장 선도사업 및 신기술 성과 가시화를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컨셉을 항만재개발에 적용

 (해양산업육성·지원, 7개소) 노후·유휴항만공간에 물류·제조 등 산업시설, 해양관광·

문화시설 등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될 투자시설을 유치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해양

산업육성공간으로 개발

- 준설토 투기장·매립지 등을 활용하여 해양경관과 조화된 관광·레저·도심시설 또는 항만 내 

산업시설과 연계된 산업단지 유치

- 광양 묘도, 광양 3매립지, 인천 영종도, 울산 매암투기장, 군산금란도, 동해묵호(2단계), 

여수 신항 등 7개소를 미래 신소재, 복합물류시설, 신재생에너지, 대규모 해양관광단지 

등으로 조성방향 제시

 (지역생활·문화거점, 5개소) 지역특색을 반영한 소규모 해양관광, 친수시설 등 지역

상생을 위한 선제적 투자 및 민원해소를 통한 지역활력 거점 조성

- 지역 내 노후 항만공간을 재생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시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휴식·관람·지원시설 등으로 개발

- 대천항 투기장, 구룡포항, 장항항, 부산항 용호부두, 목포내항 등 5개소를 수변공원, 공공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전시 및 문화시설 등 시민들의 문화·관광 수요 

등을 충족시키는 다목적 장소로 활용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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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면적
(천 ㎡)

공공시설 
비율(%)

사업비
(억 원)

개발 방향 주요 도입시설

부산항
(북항 1단계)

1,533 58 24,221 원도심활력제고
 친수공간, 오페라하우스, 

국제크루즈터미널 등

부산항
(북항 2단계)

2,199 50 25,113 원도심활력제고
 도심형 리조트, 국제업무지구, 

상업시설 등

인천항
(내항 1·8부두)

453 50 5,003 원도심활력제고
 공원(센트럴파크), 문화관광(전시 및 

관람시설) 등

제주항
(내항)

389 50 2,125 원도심활력제고  관광지원센터, 수변상가 등

고현항 833 50 6,965 원도심활력제고
 테마형상가, 어시장, 

관광숙박시설, 수변공원 등

목포항
(남항 투기장)

380 50 1,835 원도심활력제고  해양레저시설, 주거 및 상업시설 등

포항항
(구항)

174 45 1,336 원도심활력제고  수변카페, 주상복합, 워터프런트 등

광양항
(묘도투기장)

3,121 40 2,528 해양산업육성·지원
 특성화 단지(미래신소재, 발전, 

신재생에너지) 물류·저장 시설 등

광양항
(3단계투기장)

4,331
(3,260)

30
7,190
(5,669)

해양산업육성·지원
 연구시설, 산업시설 등

 (  ):1구역 사업계획 적용

인천항
(영종도투기장)

3,327 30 4,076 해양산업육성·지원
 체육시설, 의료관광시설, 

아쿠아리움, 교육연구시설 등

울산항
(매암동투기장)

99 30 327 해양산업육성·지원  전시 및 관람시설, 관광숙박 등

군산항
(금란도투기장)

2,022 45 4,344 해양산업육성·지원  생활체육시설 및 대규모 공원 등

동해·묵호항
(2단계)

1,056 50 1,415 해양산업육성·지원
 워터파크 리조트, 역사문화 전시관, 

수변공원 등

여수항신항 798 - 5,669 해양산업육성·지원
 해양레저테마파크, 전시관, 

문화공원 등

대천항
(투기장)

331 45 3,653 지역생활·문화
 테마상가, 관광숙박, 어구수리장, 

공원 등

구룡포항 39 45 153 지역생활·문화
 테마형 상가, 수변산책로, 테마형 

숙박시설 등

장항항 58 50 275 지역생활·문화
 · 수산물 도·소매상가, 

수변상업시설, 공원 등

부산항
(용호부두)

40 50 303 지역생활·문화
 관광숙박, 해양레저시설, 테마형 

상가 등

목포항
(내항)

27 50 183 지역생활·문화
 씨푸드 센터, 수변상가 및 공원, 

주차장 등

합계 21,210
68,276
(96,714)

(기 투자 28,438 포함)

표 3  항만재개발 사업별 개발 방향

※ 사업비 : 상부시설비 미포함
※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사업시행 및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기반인프라 등에 대한 재정지원은 필요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검토
출처 : 해양수산부(2020),제3차(2021~2030)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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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충남의 지방관리 항만 현황 및 재개발 한계

1. 충남 지방관리 항만(연안) 현황4)

1) 대천항

 대천항은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에 위치한 연안항으로 현 면적은 22,167천 ㎡(수상 : 

21,821천 ㎡, 육상 : 346천 ㎡)이며, 항만육성 기본방향은 서해중부 여객, 어업기능 중심항만

으로 육성하는 것임

 항만의 시설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연안화물 관련 전망은 2019년과 2030년이 동일하나 

연안여객 수요는 2019년 340천 명에서 2030년 394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항만의 관리·운영 계획은 항만기능 재정립, 항만운영 및 관리, 항만 환경개선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항만기능 재정립에 관련된 계획은 세 가지로 구분됨

- 항내 정온도 향상을 위한 방파제 시설 확충으로 어선의 안전하고 편리한 항만시설이용 

및 어업근거지 기능 지원

- 기 운영 중인 소형선 부두 개선·확충을 통한 주민어업활동 지원

- 어선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항내개발·유지준설토 수용에 필요한 준설토 투기장 신설

 항만운영 및 관리에 관련된 계획은 네 가지로 구분됨

- 서해중부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 지원을 위한 여객부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 항내 수심 미확보 구간을 준설하여 어선 이용성 확보 및 안전사고 방지

4) 이하에서는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의 항만별 기본계획(해양수산부, 2020a)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지방관리 연안항

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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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방파제 소형선 부두의 적정 마루높이 증고를 통해 소형선 부두 상시이용성 확보 및 

기능정상화

- 향후 배후부지로 활용 가능한 신규 준설토 투기장 개발을 통한 항만시설의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

 항만 환경개선과 관련된 계획은 두 가지로 구분됨

- 기존 방파제를 활용한 신규 준설토 투기장 개발을 통해 환경영향 최소화

- 지속적인 여객터미널 운영·관리를 통해 서해중부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

 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은 목적과 배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항만재개발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특화개발방향을 설정하였으며, 대천항 투기장을 

지역생활·문화거점형으로 분류함(해양수산부, 2020b) 

- 지역생활·문화거점형은 항만공간을 지역주민의 생활과 문화의 거점으로 만들고자 하는 

방향을 가지며 지역 내 노후 항만공간을 재생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시민들의 

문화관광 수요를 충족시키는 다목적 장소로 활용하는 것임

- 지역특색을 반영한 소규모 해양관광, 친수시설 등 지역상생을 위한 선제적 투자 및 민원

해소를 통한 지역활력 거점 조성하고자 함

 대천항 투기장은 항만 내 매립이 완료된 투기장(33만 ㎡)을 지역어민을 위한 어구 수리장,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친수·관광·숙박시설 등으로 재개발할 계획임

- 대천항 투기장의 여건을 살펴보면 항만시설의 측면에서 2016년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상태로 1단계 부지는 어구수선 및 적차장으로 임시 사용 중임

- 배후지 여건을 살펴보면 대천항 및 연안여객선터미널과 인접하여 있으며, 주변에 대천

해수욕장, 수산시장, 죽도 등 관광객 방문시설을 갖추고 있음

- 지역주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재개발 추진 방향은 해양관광, 도입기능 역시 관광

기능으로 나타남

- 이에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은 주변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한 4계절형 해양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테마상가, 관광숙박, 어구수리장, 공원 등의 시설을 도입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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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량진항

 마량진항은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에 위치한 연안항으로, 현면적 1,749천 ㎡

(수상: 1,627천 ㎡, 육상: 122천 ㎡)이며 충청권 관광 및 어업 지원항만으로 육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함

 항만의 관리·운영 계획은 항만기능 재정립, 항만운영 및 관리, 항만 환경개선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항만기능 재정립에 관련된 계획은 세 가지로 구분됨

- 기존 소형선 부두와 연계한 신규 소형선 부두 추가 확충을 통한 항만시설 혼잡완화 및 

주민 어업활동 지원

- 수심미확보 구간 항내준설을 통한 수역시설 이용성 및 안전성 확보

- 인근 통합준설토 투기장 확보로 항내개발·유지준설 여건 확보

 항만운영 및 관리에 관련된 계획은 세 가지로 구분됨

- 항내 수심 미확보구간 준설 및 지속적인 유지준설을 통한 통항 선박의 이용성 및 안전성 

확보 추진

- 신규 소형선 부두 축조와 연계한 어업 위판 및 친수시설 등 항만시설간 효율적 연계운영

- 홍원항, 대천항 등 인근 항만의 원활한 어업활동 지원을 위한 운영 및 역할 강화

 항만 환경개선과 관련된 계획은 다음과 같음

- 항만 내 역사적·조형적 건물(등대 등) 및 기타 해양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객 편의시설 및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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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 규격/원단위 어구수리장 포함 어구수리장 어구수리장 제외

1. 조사비 - 579 184 395

2. 설계비 2,618 800 1,818

1) 단지조성계획 - 585 205 380

2) 지구단위계획 - 566 195 371

3) 기본설계 개별 적용 512 140 372

4) 실시설계 개별 적용 955 260 695

3. 공사비 19,150 4,455 14,695

1) 부지조성공 - 3,542 1,594 1,948

지반개량 15,860원/㎡ 3,542 1,594 1,948

표 4  대천항 투기장 재개발사업 총사업비
(단위 : 백만 원)

2. 대천항 재개발 소요예산 및 유지보수비 현황

□ 대천항 재개발 사업 소요예산5)

 제3차 충남권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대천항 재개발 시 추정되는 총 사업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대천항 투기장의 재개발사업 총사업비는 아래 표와 같이, 어구수리장을 포함할 경우 

356,292백만 원, 어구수리장을 제외하면 239,424백만 원이 소요됨

- 추정 사업비는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부가가치세로 구분되며, 예비비는 일반적으로 예비

타당성조사에서 적용되는 총사업비(부가세 포함)의 10%를 적용함

- 어구수리장 제외한 총사업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사비 395백만 원, 설계비 1,818

백만 원, 공사비 14,695백만 원, 보상비 195,385백만 원, 부대비 3,340백만 원, 부가

가치세 2,025백만 원, 예비비 21,766백만 원이 소요됨

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국유지 매입을 위한 토지보상비로, 이는 총사업비 239,424

백만 원 중 195,385백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81.6%를 차지함

5) ‘해양수산부(2020)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충남권)’을 바탕으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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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 규격/원단위 어구수리장 포함 어구수리장 어구수리장 제외

2) 기반시설공 - 15,608 2,861 12,747

상수도공(상수) 3,059원/㎡ 780 307 473

하수도공(우수) 8,503원/㎡ 3,820 855 2,965

하수도공(오수) 3,173원/㎡ 942 319 623

포장공(도로) 86,480원/㎡ 4,514 - 4,514

전기통신공 13,731원/㎡ 4,538 1,380 3,158

조경공 17,900원/㎡ 1,014 - 1,014

4. 보상비 302,356 106,971 195,385

1) 토지보상비 공시지가 1.93배 302,356 106,971 195,385

5. 부대비 4,677 1.337 3,340

1) 감리비 - 2,673 948 1,725

2) 제영향평가비 - 2,004 389 1,615

6. 부가가치세 (1+2+3+5)×10% 2,703 678 2,025

7. 예비비 1(1~6)×10% 33,209 11,443 21,766

총 사업비 365,292 125,868 239,424

공종 합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80년 

이후

1. 조사비 395 277 118

2. 설계비 1,818 113 697 1,008

1) 단지조성계획 380 113 267

2) 지구단위계획 371 110 261

표 5  대천항 투기장 연차별 투자계획(어구수리장 제외)

(단위 : 백만 원)

주 : 1) 재무성 분석 시 토지보상비에 국공유지 보상비는 포함하지 않음
2) 소요되는 비용은 민자사업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지원은 향후 사업시행 단계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지원여부 

검토 결정
출처 : 해양수산부(2020)

 위 표에서 제시한 대천항 투기장의 재개발 총사업비를 연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어구수리장 제외) 

- 2026~2028년에는 조사비와 설계비, 보상비와 제영향평가비 등에 투자하고 2029년 

이후에는 공사비와 감리비 등에 투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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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 합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80년 

이후

3) 기본설계 372 111 261

4) 실시설계 695

3. 공사비 14,695 1,948 3,824 8,923

1) 부지조성공 1,948 1,948

지반개량 1,948 1,948

2) 기반시설공 12,747 3,824 8,923

상수도공(상수) 473 142 331

하수도공(우수) 2,965 890 2,075

하수도공(오수) 623 186 437

포장공(도로) 4,514 1,354 3,160

전기통신공 3,158 948 2,210

조경공 1,014 304 710

4. 보상비 195,385 58,616 58,616 78,153

1) 토지보상비 195,385 58,616 58,616 78,153

5. 부대비 3340 1,131 323 161 518 517 690

1) 감리비 1,725 518 517 690

2) 제영향평가비 1,615 1,131 323 161

6. 부가가치세 2,025 152 114 117 247 434 961

7. 예비비 21766 6,029 5.987 7,944 271 478 1,057

총 사업비 239,424 66,318 65,855 87,383 2,984 5,253 11,631

주 : 1) 재무성 분석 시 토지보상비에 국공유지 보상비는 포함하지 않음
2) 소요되는 비용은 민자사업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지원은 향후 사업시행 단계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지원여부 

검토 결정
출처 : 해양수산부(2020)

 대천항 항만시설의 연도별 유지관리비용을 살펴보면 수입 대비 지출액이 2023년 기준 

3.6배 큰 것을 알 수 있음

- 2021년 대천항의 터미널 점용료 및 항만시설 사용료를 합산한 수입액은 227백만 원이며, 

항만시설 유지비와 터미널 시설 위탁비를 합산한 지출액은 1,312백만 원으로 수입에 비해 

지출이 5.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22년에는 수입 대비 지출이 4.4배, 2023년에는 3.6배로 대천항 유지비가 감소

하면서 차이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수입 대비 지출액이 크게 높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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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1 2022 2023 비고

지출 1,312 1,025 842

대천항 유지비 842 535 322 지출

터미널 시설 위탁비 470 490 520 지출

수입 227 232 237

터미널 점용료 39 28 28 수입

항만시설 사용료(단체 등) 188 205 209 수입

표 6  대천항 항만시설 유지관리비용
(단위 : 백만원)

3. 대천항 재개발 시 한계점

□ 항만개발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 지방재정력 격차로 인해 중앙정부 중심의 개발이 효율적

이라는 인식의 한계

 지방관리 항만의 관리 및 재개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기 전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항만의 경우 중앙정부 중심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음

 즉, 총괄적인 항만개발 계획 및 집행을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는 경우 종합적이고 일관적 

항만관리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는 관점이 존재함(정혜진 외, 2019) 

 중앙정부에서 항만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할 경우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응할 수 

있으며 지자체 간 상이한 재정여건으로 인한 불평등 및 개발 방향의 차이로 인한 갈등 

방지에 유리할 수 있음(박형준 외, 2016)  

 또한, 항만개발과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투자 대비 인력이 수준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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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천항 개발은 충청남도, 토지소유권은 해양수산부로서 재개발 시 사업비의 81.6%가 

국유지 매입비로 인한 충남도 중심 개발의 재정적 한계

 상술한 바와 같이 대천항 사업비(어구수리장 제외) 총 2.394억 원 중 토지보상비가 1,954

억 원으로서 전체 사업비의 81.6%가 국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될 계획임

- 즉, 충남도가 대천항을 계획대로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외에도 해양수산부로부터 

토지매입을 위해 도비 1,954억 원을 자체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

 이는 지방관리 항만의 관리권에 이어 2025년도부터 개발권도 시·도에 주어지지만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해양수산부에 있음에 따른 지방관리 항만 재개발의 한계임

 실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정된 전국 

11개 항만 및 17개 대상지를 살펴보면 무역항이나 국가관리 항만의 재개발 완료 비율이 

높음

- 즉, 항만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여수신항, 동해·묵호항은 모두 국가관리 무역항임

- 반면, 사업이 공사 중이지도, 추진 중이지도 못한 투자유치중인 4개소 중 두 개소 즉 

대천항과 구룡포항은 지방관리 연안항 모두가 해당됨

 따라서, 시도 자체 사업비로 국유지를 매입하면서 지방관리 항만을 지역경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발하라는 점에는 큰 문제가 있음

 이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항만 재개발 활성화 및 항만 관련 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자율권 보장을 위해 항만 개발 및 관리업무의 이양과 동시에 국유재산으로 설정된 항만

토지 소유권의 지방이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항만시설의 개발·관리·사용 관련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해당 사무를 수행하는데 전반적 한계 

 항만 관련 사무가 시·도의 자치사무로 전환되었지만 이를 수행하는데 있어 재정적·

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하여 지방항만 개발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방관리항만 사용료의 경우 2024년 초반에야 지방으로 이양되어 

충청남도의 경우 연간 160억 원여의 지방관리 무역항 사용료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되었음



28

2024 Policy ISSUE REPORT

충청남도

- 2020년 항만법 개정 시 포함하지 않은 사무의 허가권자가 여전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법리상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여 2021년 12월 항만법이 일부개정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의회신문, 2021) 

 또한, 항만 개발 및 관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으나 항만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국가(국유재산)으로 남아 있어 항만 재개발 시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자체의 의견이 

존재함

- 충청남도 대천항의 경우 2007년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준설토투기장 재개발

사업이 포함되어 투기가 완료되었으나 17년여 동안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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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방관리 항만의 토지이양 논의

1. 항만개발 및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 시행

□ 지방이양일괄법의 시행

 2021년 1월 지방이양일괄법이 본격시행됨에 따라, 지방관리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권한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

-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이하 지방일괄이양법)이 2021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400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 

- 이에 따라, 전국 60개 항만 가운데 35개에 해당하는 지방관리무역항(17개), 지방관리

연안항(18개)(이하 지방관리항)의 항만 관련 41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음(행정

안전부·자치분권위원회, 2020) 

구분 지방이양 항만

무역항
(17개소)

서울항, 보령항, 태안항, 완도항, 삼천포항,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진해항, 속초항, 
옥계항, 삼척항, 호산항, 제주항, 서귀포항, 하동항

연안항
(18개소)

대천항, 비인항, 송공항, 홍도항, 진도항, 땅끝항, 화흥포항, 신마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중화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강구항, 주문진항,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

표 7  지방관리 항만 현황

출처 : 행정안전부(2018)

 지방에 이양된 대표적 항만 관련사무는 지방관리항에 대한 ‘항만관리 권한’과 ‘항만

개발 권한’임(행정안전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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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방이양 항만

1~13 항만시설의 신설, 증·개축 등 항만의 개발(법 제2조~제20조)

14~23
분구의 설정, 항만시설·장비 설치신고수리 및 검사,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안전점검 
등 항만의 관리와 사용(법 제20조~제31조)

24~26
법령위반자 처분, 공익을 위한 처분, 보고명령 및 출입검사 등 항만 공사 및 시설이용자에 대한 감독 
권한(법 제66조~제74조)

27~33 공용부담 또는 공익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법 제75조~제80조)

34~41 권리의무이전 및 과태료 부과 등 보칙·벌칙 규정(법 제83조~제101조)

표 8  「항만법」 지방관리항만 관련 41개 사무

출처 : 행정안전부(2018)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항만관리와 개발 등과 관련된 해양 항만 권한이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자율적 개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해양자치권 확보 

차원에서 항만 관련 권한의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음

- 항만개발 및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은 효율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지방

자치단체의 해양항만 사무관련 자치권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함

 한편, 지방이양일괄법의 시행으로 「항만법」이 개정되어 지방관리항 업무가 지방자치

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의 해양자치권 강화뿐만 아니라 지방관리항 인접 지역의 

경제 및 생활 여건, 지역 내 산업환경 등을 고려한 항만 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다시 말해, 항만 개발 및 관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의 항만 관련 역량 제고, 

지역 맞춤형 항만 개발·관리 가능성 증가, 항만계획과 지역 내 도시계획과의 연계 추진 

가능성 증가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함(정혜진 외, 2019) 

□ 충청남도 지방이양 관리항의 개발 및 관리

 2021년 지방이양일괄법의 시행으로 충청남도의 경우 4개의 지방관리항의 권한이 국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이양되었으며 향후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지방관리항만 재개발 관련 

권한이 이양될 예정임 

- 2021년 시행된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 무역항에 해당하는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에 

해당하는 대천항과 마량진항의 항만권한이 충청남도로 이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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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제2차 지방일괄이양 법률(안)과 관련하여 항만 재개발 사무의 대상이 되는 지방

관리항은 4개이며 충청남도의 대천항이 이에 해당함

 다만, 지방이양일괄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항만 개발 및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 효과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재정 및 조직 확보, 제도 정비(국유재산에 대한 처리) 등이 뒤따라야 할 

필요가 있음

2. 지방관리 항만의 토지 소유권 이양 논의

□ 중앙정부는 지방관리 항만의 관리업무 외에 토지 소유권 이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 

견지

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 항만 개발 및 관리 사무의 경우 시·도가 

관리청이 되었으나 항만 관련 토지는 여전히 국가소유(국유지)로 유지됨으로써 항만 

사무관리의 주체와 항만 토지 소유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 대해 토지소유권 여부와 항만 개발 및 관리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과 

항만 개발·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 및 항만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토지소유권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함

□ 중앙정부가 항만 관련 토지를 기존 체계대로 소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 

근거로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 제시(박형준 외, 2016; 김근섭 외, 2017) 

 항만 토지의 국가 소유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현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가소유가 합당하다고 봄

 이에 대해, 과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도를 지방도로 전환 시 사무 이양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양되면서, 이양 이후 신규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는바, 이후 제주에서는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신규 지방도 건설을 수행하지 

못한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음(김근섭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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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항만 관련 토지의 국유재산에 유지에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이양 되더라도 

이를 관리하기 위한 추가 예산 및 인력이 필요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인력을 확대할 

만한 여력이 존재하는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 추가적으로 국가 중요 공공재로서의 역할 수행 측면에서 항만 관리 사무의 이양과 별개로 

국유재산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김근섭 외, 2017) 

 현행법 상 항만관련 토지는 국유재산에 해당하므로 토지 소유권의 이양을 위해서는 

「국유재산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항만 관련 토지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존재할 수 있음(박형준 외, 2016; 김근섭 외, 2017) 

□ 반면, 항만 개발·관리의 효과적 수행과 항만 재개발 촉진을 위해서 토지소유권의 이양이 

필요

 항만 개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청(지방자치단체)과 항만 토지의 소유권자가 이원화

되어 있어 항만 사무의 효율적 관리에 한계가 존재

 예를 들어, 개발·관리주체와 토지소유권이 분리됨에 따라 준설토 투기장 등 노후·

유휴화된 항만부지 재개발 시 국유지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사업추진이 지연

되는 상황이 발생함

□ 2025년 항만재개발 권한까지 지방자치단체 이양이 예정된 상황에서 토지소유권의 

이원화는 사업 추진의 비효율과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결과 

초래

 홍수피해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치수 목적으로 일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시켜 지방으로부터 국가가 해당 하천의 관리 권한 및 소유권을 넘겨받아 국유재산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존재함

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항만 재개발을 촉진하고 지방재정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항만에 

관련된 국유재산(토지)을 지방에 무상 양도할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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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천항 일부 수심이 낮아 항만시설로 이용 불가 → 배후지역에 민간투자 유치 및 상업시설 

개발로 지역경제활성화 동력수단으로 활용 필요

 2022년 개정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지방이양항만을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충남에서 

지방항만의 관리 및 재개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 새로 확보된 모든 부지를 항만 관련 공공시설로 설정하여 개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토지 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임 

 특히 재개발 대상 일부 지방항만 부지, 수심이 낮아 항만 시설로 이용이 불가능하며, 

모든 부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이런 부지에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의 민간 투자를 통해 상업시설 등을 유치하고 있음

 또한, 해당 부지 및 시설이 국유지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시설관리 및 투자를 수행할 유인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함

 한편, 지방이양일괄법 이전 지방항만에 대해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던 해양수산부가 

2000년대 재개발을 위해 일부 항만을 재개발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나 이후 수년간 

재개발을 수행하지 못한 사례가 존재함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항만 관련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관리권과 소유권을 일원화하고 재개발 사업을 위한 재정 확보와 실질적 수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이후 지자체에서 대규모 항만사업 추진 난색 표명

 2021년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이후 항만 개발 및 관리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은 대규모 항만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이나 대응 

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

- 항만 관련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었으나 항만개발 및 관리사업에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이 요구되므로 현행 지방재정 여건상 이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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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정부예산 중 지방관리 항만이 존재하는 광역자치단체의 항만사업에 지원되는 

국비가 1,493억 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실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구분 계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2021년 
예산규모

149,289 27,688 20,539 32,984 48,455 10,400 9,233

보유항만 수 29 1 4 9 8 2 5

표 9  지자체 항만 관련 사업 재정지원 규모
(단위 : 백만 원)

자료 : 경상남도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gnfeel)

- 실례로 지방관리 무역항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장승포항의 경우 크루즈 선박 접안 등 

장기적 관점에서 외항방파제 위치 변경에 대한 주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요구되는 

예산이 468억 원에서 2,200억 원으로 급증함6)

-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7개 항만의 1년 예산이 320여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추진이 

불가하므로 경상남도는 해수부가 제안한 장승포·옥포·고현항을 통합하여 국가관리항만

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또한, 지방관리 무역항인 제주항 역시 29개 선박을 수용할 수 있지만 항만 수용능력을 

넘어서는 하루 평균 50여 척이 넘는 선박이 정박하여 항만 확장이 필요하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예산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7)

- 최근 지방관리항만의 국가관리항 전환 요구가 증가하자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항만 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음

 충청남도의 경우 보령항, 태안항, 대천항, 마량진항의 개발·관리 권한을 이양받은 이후에 

항만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투입하는 예산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개발 사업 추진 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상황임 

- 충청남도가 항만 관리에 투입하는 예산은 2022년 300억 원에서 2023년 363억 원으로 

증가하였음

6) 거제인터넷신문(2022.12.29), ‘장승포·옥포·고현항’ 통합 국가관리무역항 ‘거제항’으로, 접속일자: 2024. 5. 1. 

7) 제주일보(2023.5.1.), ‘만성적인 선석난 제주항 … 국가관리항 전환 귀추 ‘주목’’, 접속일자: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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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여객선 및 어선의 입·출항 시 안전을 위해 대천항 북방파제에 

항내 준설, 준설토 투기장, 소형선 부두 조성 등의 사업이 반영되어 이의 수행을 위해 

2,63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충청남도, 2023)  

- 이러한 충청남도의 재정적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관리 무역항 개발·관리 등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항만분야 전환 사업비는 연간 300억 원에 불과함

- 또한, 2022년 1월 개정된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지방이양항만 지원’ 항목을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항만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근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수용하여 2024년 지방관리 무역항 시설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 이양하기로 결정하여 충청남도의 경우 160억 원의 지방무역항 

사용료를 넘겨받게 됨

- 지방항만 시설 사용료 이양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방항만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항만 관리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존재함 

 항만 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자치권 보장 및 지역 맞춤형 항만

시설의 개발·관리의 투자를 통한 주민 수요에 효과적 대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무 권한에 상응하는 예산 관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항만 관리와 운영에 관한 예산 및 편성권한이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예산관리 권한 역시 지방에 이양할 필요가 있음(박형준 외, 

2016) 

- 항만관련 권한이 이양되더라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항만시설의 복구 또는 재개발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최근 지방항만 시설 사용료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교부세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통해 항만관련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 체계 개편 등의 완전한 지방분권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음(박형준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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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지방하천, ‘국가하천’ 전환 사례>

 개요: 환경부 및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2024년 2월 심의를 통해 지방하천 20곳(467km)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기로 의결함

 목적: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지방하천에 홍수 피해 증가함에 따라 홍수피해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 지정시기: 2024년 10월(10곳), 2025년 1월(10곳)

- 지정기준: 홍수대응이 시급한 하천 유역 내 거주인구 많은 하천, 댐 직하류 하천

- 2024년 승격 대상: 삼척오십천, 한탄강, 영강, 온천천, 창원천, 회야강, 웅천천, 전주천(구간연장), 황룡강

(구간연장), 순천동천

- 2025년 승격 대상: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갑천(구간연장), 병천천, 삽교천(구간연장), 조천, 오수천, 

천미천

표 10  지방관리하천의 국유관리하천 전환 사례

3. 사무이양 시 토지 이양사례와 법적 요건 검토

□ 지방→국가 사무전환의 경우 토지소유권도 동시에 이양 사례

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전환 시 관리 권한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권한을 동시에 이양한 

사례가 존재함

-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방관리 항만의 관리·재개발권한 외에 토지소유권 이양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인 반면, 실제 지자체에서 국가로 사무전환 시에는 토지소유권까지 이양한 

사례임 

 반면, 국가→지방 사무이양 시 항만시설뿐만 아니라 2000년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시 

국유재산의 지방자치단체이양에 대한 요구가 주장되었으나 관철되지 못하는 등 지방

관리 사무와 관련된 국유재산의 지자체 이양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하천 사례의 경우 공공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여 시민 안전과 같은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리권과 소유권을 일치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공

시설물 관리·운영 체계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사무관리의 효율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완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지자체 사무 관련 국유재산 관리의 일관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항만 관련 사무와 

항만 토지 소유권을 동시에 이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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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하천 전환구간에 대한 인수·인계

- 인수 및 점용 전환 대상 확인·분류 후 시설물 이관(하천시설물 – 인수, 그 외 시설물 점용시설물 전환) 

- 하천부지: 전환 구간 내 공유지(광역시·도, 시·군 소유)는 단계적으로 국유지로 무상 전환 검토(폐천부지의 경우 

규정에 따라 활용계획 등을 수립하여 2024년 9월까지 인계 전 시군에서 조치) 

 충청남도 전환 지방하천 – 4개소 

- 웅천천(금강), 병천천(금강), 갑천(금강), 삽교천(금강) 

<국유재산법>

제3장 행정재산 

제27조(처분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

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20. 6. 9.>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행정

재산”으로 본다.

제55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2. 12. 1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표 11  국유재산법 및 동법시행령상 행정재산 양여 가능 요건

출처 : 환경부(2024), 충청남도(2024) 참조하여 저자 구성

□ 국가→지방 사무이양시 토지소유권 이양 법적 요건은 가능

 국유재산법 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 58조에 근거하여 국가사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그 사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그 사무에 사용하는 경우, 양여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국유재산법 제27조(처분의 제한)에서는 행정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양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동법 시행령 제58조(양여)에서는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국가

사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그 사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그 사무에 사용

하는 일반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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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한 재산이 10년 내에 양여목적과 달리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면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일반재산을 제1항제3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30., 2017. 12. 26.>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행정재산의 교환·양여) ②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1. 4. 1.>

제58조(양여)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1. 4. 1., 2012. 4. 10., 2014. 7. 14.>

1. 국가 사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그 사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그 사무에 사용하는 일반재산

 다만, 항만재개발법 제29조에서는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항만

재개발에 필요한 재산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또한 동법 제30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완료를 조건으로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국유지법과 항만개발법상 동시 검토를 통해 지방관리항만 토지의 지방

자치단체 이양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항만재개발법)>

제2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②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항만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30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완료를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

제32조(비용의 부담) ①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항만재개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표 1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상 국공유지의 매각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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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여 후 10년 내 타 목적 사용 시 양여취소 조항은 큰 제약요건이 아님

 항만 재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부지의 활용에 있어 항만시설 및 관련 공공시설로 전적

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존재함 

- 특히 대천항의 경우 수심이 낮아 더더욱 항만관련 시설로만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향후 항만 재개발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지방항만 관리 및 재개발이 효율적·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국유재산법 제55조(양여) 제2항 양여한 일반재산이 10년 내 양여목적과 달리 사용된 때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큰 제약조건은 아님

- 중앙정부에서는 항만관련 국유지를 지방으로 이양을 해도 10년 내에 타 목적으로 사용 시 

양여의 취소가 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항만관련 국유지가 지방으로 이양이 되더라도 재개발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 준비시간을 고려할 때 10년이라는 시간이 긴 기간은 아니며 큰 

제약요건은 아님

 따라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항만시설과 그 배후시설을 바탕으로 지역에 

걸맞는 개발을 위해 항만시설 국유지의 지방이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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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대천항의 재개발 방안

1. 대천항 항만재개발 여건 진단

 대천항은 보령시 서해안에 위치한 어항으로의 어업전진기지뿐만 아니라 해상교통의 

요충지로의 역할로 인해 대천해수욕장과 함께 유명 관광지이기도 함

- 어족이 풍부해 꽃게, 배오징어, 소라, 우럭, 도미, 대하 등 해산물과 더불어 어선에서 

막 건져낸 우럭과 도미 등 생선회가 유명하기에, 이를 직접 구매하고자 충남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대천항수산시장을 방문함 

- 또한, 항만 내 연안여객선터미널은 대천 앞바다의 섬 중 삽시도 등 육지에서 도로로 연결

되지 않은 섬으로 통하는 기종점 역할을 하며, 주변에 국내 대표 해수욕장인 대천해수

욕장이 위치해 있음

- 대천항은 국도 40호선뿐만 아니라 서해안고속도로 대천IC 인근에 위치하여, 안면도를 

방문할 관광객 또한, 대천항을 경유할 정도로 뛰어난 입지적 장점을 지님 

 대천항 항만재개발 관련 여건 진단을 위해 대천항 투기장 관련 주요시설 중 앞서 언급한 

대천항, 대천항수산시장, 연안여객선터미널, 대천해수욕장에 대한 실태분석을 수행함

그림 7  대천항 전경 사진

출처 : 보령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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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천항

 대천항은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일원에 소재한 지방관리 연안항8)으로 서해중부 여객, 

어업기능 중심항만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전국 연안항 중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함

- 대천항 항만구역의 현면적은 22,167천 ㎡(수상: 21,821천 ㎡, 육상: 346천 ㎡)로 충남의 다른 

지방관리 연안항인 비인항의 현 면적(1,749천 ㎡)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임

- 특히, 대천항은 5m 이내의 넓은 수상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비인항(1,627천 ㎡)과 

비교해 약 13배 더 넓은 면적임

여객부두
역무선 
부두

해경부두
차도선
부두

화물부두
소형선
부두

선양장 방파제
준설토투기장

호안

60
(부장교 1기)

90
(부장교 1기)

300
(부장교 2기)

10 90 1,372 125 1,230 1,126

그림 8  대천항 계획 평면도

비고: 모든 단위는 m이며, 접안능력: 2선석, 하역능력: 36천 톤/년
출처 : 해양수산부(2020),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 기본계획

8) 항만은 국제교역이 가능한 ‘무역항’과 국내 운송을 담당하는 ‘연안항’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항만 특성이나 운영 목적을 

고려해 국가관리와 지방관리로 다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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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기능 재정립) 항내 정온도 향상을 위한 방파제 시설 확충으로 어선의 안전하고 

편리한 항만시설 이용 및 어업근거지 기능 지원9)

- 기 운영 중인 소형선 부두 개선·확충을 통한 주민어업활동 지원

- 어선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항내개발·유지준설토 수용에 필요한 준설토 투기장 신설

 (항만운영 및 관리) 서해중부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 지원을 위한 여객

부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10)

- 항내 수심 미확보 구간을 준설하여 어선 이용성 확보 및 안전사고 방지

- 서방파제 소형선 부두의 적정 마루높이 증고를 통해 소형선 부두 상시 이용성 확보 및 

기능 정상화

- 향후 배후부지로 활용 가능한 신규 준설토 투기장 개발을 통한 항만시설의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

 (항만 환경개선) 기존 방파제를 활용한 신규 준설토 투기장 개발을 통해 환경영향 최소화11)

- 지속적인 여객터미널 운영·관리를 통해 서해중부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

2) 연안여객터미널

 충청남도에서는 개설된 국제여객항로 없이 연안여객항로만으로 운항되고 있으며, 

대천항은 충남지역의 연안여객운송의 거점항만으로 활용

- 충남 연안여객선 항로는 총 7개로 일반항로 4개와 보조항로12) 3개가 운영 중이며, 

대천항을 기종점으로 항로는 일반항로 3개가 운영 중임

- 대천항에서 운영 중인 항로는 ▲원산도 방향의 가장 짧은 길이 항로 ▲ 호도-녹도-외연도 

방향의 가장 긴 길이 항로 ▲삽시도-장고도-고대도 방향의 중간 길이 항로가 있음 

9) 제4차(2021~2030)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보고서 : 대천항

10) 제4차(2021~2030)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보고서 : 대천항

11) 제4차(2021~2030)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보고서 : 대천항

12) 보조항로란, 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일반항로와 달리,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지만 도서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운영되는 항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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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명
선명

(선사명)

선종
(속력)

총톤수
(정원)

항로거리
(운항시간)

기항지

일반

대천-선촌

신한고속훼리
(㈜신한해운)

차도선
(12노트)

344G/T
(350명) 8km

(01:05)
선촌

원산고속훼리
(㈜신한해운)

차도선
(12노트)

278G/T
(249명)

대천-외연도
웨스트프론티어

(㈜신한해운)

일반선
(13노트)

140G/T
(180명)

48km
(02:15)

호도-녹도

대천-장고도
가자섬으로
(㈜신한해운)

차도선
(12노트)

496G/T
(400명)

22km
(01:20)

삽시도-장고도-고대도

도비도-대난지
도

대형카훼리2
(㈜청룡해운관광)

차도선
(10노트)

106G/T
(141명)

7km
(00:30)

소난지도

보조

구도-고파도
팔봉산

(㈜신한해운)

차도선
(11노트)

105G/T
(71명)

14km
(00:50)

-

안흥-가의도
가의도

(㈜신한해운)

차도선
(10노트)

124G/T
(95명)

7km
(00:25)

-

오천-선촌
오천카훼리
(㈜신한해운)

차도선
(10노트)

89G/T
(90명)

19km
(01:10)

월도-육도-허육도-
추도-소도-영목

표 13  충남지역 연안운송 항로 개요

출처 : 한국해운조합(2024), 2023 연안여객선 업체 현황

그림 9  대천항 일반항로 현황

출처 : 한국해운조합(2024), 2023 연안여객선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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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명
운항
횟수

결항
횟수

수송계
일반 도서민

실적 점유율 실적 점유율

일반

대천-선촌 1,882 260 19,799 12,171 61.5% 7,628 38.5%

대천-외연도 918 302 53,933 37,885 70.2% 16,048 29.8%

대천-장고도 1,910 268 120,692 81,814 67.8% 38,878 32.2%

도비도-대난지도 2,222 300 60,728 48,853 80.4% 11,875 19.6%

소계 6,932 1,130 255,152 180,723 70.8% 74,429 29.2%

보조

구도-고파도 1,976 220 14,639 10,228 69.9% 4,411 30.1%

안흥-가의도 1,892 300 29,515 23,716 80.4% 5,799 19.6%

오천-선촌 1,255 205 11,762 7,462 63.4% 4,300 36.6%

소계 5,123 725 55,916 41,406 74.1% 14,510 25.9%

합계 12,055 1,855 311,068 222,129 71.4% 88,939 28.6%

표 14  2023년 충남지역 연안여객운송 현황

출처 : 한국해운조합(2024), 2023 연안여객선 업체 현황

 원산도 중심으로 삽시도·장고도·고대도 등 주변 섬은 관광 클러스터형인 반면, 호도·

녹도는 주민주도형, 육상에서 가장 먼 외연도·외도는 원격섬 테마형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함  

- (관광 클러스터형) 원산도 거점성 확보 및 섬간 연계성 강화를 통한 테마형 복합 관광을 

발전 방향으로 설정하였고, 주요 과제로는 ▲해양레저스포츠 거점 조성 ▲섬 자원 활용 

관광거점 조성 ▲섬간 얼라이언스 구축 등임

- (주민주도형) 주민 자치권 및 자립성 확대를 발전 방향으로 설정하였고, 주요 과제로는 

▲공동체 기반 정주환경 조성 ▲자립형 관광서비스 확대 등임

- (원격섬 테마형) 테마형 복합 관광을 발전 방향으로 설정하였고, 주요 과제로는 ▲공동체 

기반 관광거점 조성 역사 ▲자연자원 활용 테마형 관광지 조성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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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면적
(㎢)

해안선
(㎞)

인구
(명)

가구
(세대)

도로연장
(㎞)

어선수
(척)

개발유형

호도 0.85 7.1 208 106 8.1 5 주민주도형

녹도 0.79 4.9 185 93 8.1 - 주민주도형

외연도 1.89 10.5 389 191 9.9 25 원격섬 테마형

삽시도 3.46 14.3 395 237 35.3 25 관광 클러스터형

장고도 1.31 9.5 268 128 13.8 5 관광 클러스터형

고대도 0.66 6 220 111 6.2 - 관광 클러스터형

표 15  대천항과 연결된 섬 현황

출처 : 충청남도(2020), 충청남도 섬 가꾸기 종합계획

3) 대천해수욕장

 대천해수욕장은 백사장이 가장 긴 해수욕장이며, 수도권과 거리가 가까워 여름 휴가철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서해의 대표적 관광지임

- 해수욕장 야간개장을 통한 관광객의 입욕시간 증가에 따른 관광객 만족도뿐만 아니라 

머드축제로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찾는 관광지임

 2023년 대천해수욕장의 방문객 총수는 574만 명으로 해운대(808만 명)에 이어 국내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해수욕장이며, 그 뒤는 광안리 해수욕장(404만 명)임 

- 2022년 대천해수욕장의 방문객 총수는 483.9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약 18.7% 증가함 

- 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인 보령머드축제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7일로 연장한 것과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른 여행 수요 증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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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0대 해수욕장 이용객의 연령별 분포(2020년 10월~2021년 9월)는 대천해수욕장이 

40~50대 장년층의 선호도가 가장 높음

- 보령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2021년 9월간 전국 10대 해수욕장 

인근의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대천해수욕장의 경우 40~50대 

비중이 50.72%로 가장 높음

구분항목 상위응답 요약 상위응답 요약

방문이유
집과 가까운 피서지여서(34.1%) > 해수욕장의 지명도가 높아서(21.4%)

→ ‘거리 근접성’과 ‘해수욕장 지명도’가 주 이유로 꼽힘

동행인 가족/친지(62.9%) > 친구/동료(29.8%) > 연인(5.4%)

숙박계획
숙박(66.1%) >당일(33.9%) → 전년 대비 숙박 비중 감소

* 2022년 숙박 68.1%, 당일 31.9%

숙박일수 1박(64.4%) > 2박(32.9%) > 3박(1.7%) > 4박 이상(0.9%)

이용 숙박시설 펜션/민박(32.4%) > 콘도(25.7%) > 야영(13.9%)

주이용 교통수단 자가용(93.4%) > 열차(4.5%) > 버스(1.9%)

표 16  대천해수욕장 만족도 조사 결과

출처 : 보령시(2023), 대천·무창포 해수욕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4) 대천항수산시장

 충청남도는 1,242㎞의 긴 해안선과 357㎢의 넓은 갯벌(전국의 약 14.4%)을 보유하고 

있어, 2021년 수산물 생산량은 140,020톤(4위)으로 그중 패류 생산량이 타 지역 대비 

높음

- 국내 수산물 생산량은 해조류 중심의 전남(1,978,981톤), 패류 중심의 경남(556,874톤), 

어류 중심의 부산(278,268톤)에 이어 타 지역 대비 다양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충남 순임

- 특히, 충남의 연간 패류 생산량은 25,656톤으로 경남(322,365톤), 전남(117,815톤)에 이어 

3번째로 많으며, 주요 생산물로는 굴, 바지락, 키조개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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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전국 시도 수산물 부류별 생산현황(2021년)

출처 : 해양수산부(2023), 제1차(2023~2027)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 충청남도 어업형태에서 천해양식 어업의 비중이 2016년 41.0%에서 2021년 47.0%로 

점차 확대되고 있어, 바다에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음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CAGR

합계 128,678 162,957 149,097 163,470 151,791 140,021 1.7%

일반해면 72,548 94,021 86,402 91,247 83,697 69,385 -0.9%

천해양식 52,727 66,226 56,456 68,504 63,754 65,756 4.5%

내수면 3,404 2,709 3,239 3,718 4,340 4,880 7.5%

표 17  충청남도 어업형태별 생산실적 추이

출처 :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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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천항수산시장은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수산시장으로 충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집산지로 최대 시장인 수도권과 지리적인 장점을 지님

- 대천항수산시장은 충남 지역민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전남, 경남 등 수산물 주요 생산

지역과 비교해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임

그림 11  대천항수산시장

출처 : 보령시청 홈페이지

2. 항만의 재개발 사례 

1) 해외 사례

 해외 항만의 성공사례의 주요 성공요소는 ▲원도심과 연계 ▲장기적 관점의 공공주도 

개발 ▲철저한 경관 관리 ▲수변접근·보행로 확보 ▲기존 시설활용 등으로 분석

- (독일 하펜시티) 부족한 도심기능 해결과 기능 저하된 항만구역 활성화를 위해 관광·

주거·상업·여가공간 등을 포괄하는 복합용도로 개발하여 새로운 도시 랜드마크로 창조

- (영국 도크랜드) 산업의 활성화와 생활환경 정비 등 경제성에 입각하여 추진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변 녹지공간 부족 등 시민편익 제고 미흡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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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주요 시사점

<독일 하펜시티>  목적: 부족한 도심기능 해결과 
기능 저하된 항만구역 활성화

 규모: 1.55㎢

 주도: 하펜시티 개발공사

 시기: ‘01년부터 25년까지 
5단계로 순차개발

 관광·주거·상업·여가공간 등을 포괄하는 
복합용도개발(사무용도 53% 등 도심기능 위주)

 역사·문화 자원의 보존과 첨단 시설을 
조화시켜 새로운 랜드마크 창조

 토지사용허가제를 통하여 상업적, 비상업적 
그리고 문화적 투자자의 균형적 참여 유도

<영국 도크랜드>  목적: 산업의 활성화와 
생활환경 정비, 신교통 시스템 
도입 등

 규모: 22㎢

 주도: 런던도크랜드개발공사

 시기: ’81년 착공 후 진행 중

 정부 주도의 명확한 비전과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은 개발공사를 통해 사업 추진

 완벽한 교통망 구축을 통해 대규모 민자유치

 철저하게 경제성에 입각하여 추진되어 수변 
녹지공간 부족 등 시민편익 제고 미흡 비판 
→ 대규모 개발로 인해 오피스 과잉 공급, 
임대료 하락, 공실률 증가 등 문제점 도출

<호주 달링하버>  목적: 시드니 주민을 위한 
연안으로의 접근성 향상

 규모: 0.54㎢

 주도: 달링하버공사

 시기: ’84년 착수 후 ’10년까지

 계획 초기부터 전체 부지 50%가 개방공간 

 엄격한 경관통제(높이, 간격, 배치 등)를 통해 
도시적 워터프론트 경관 연출

 어디든 보행동선에 따른 편리한 이동 설계

표 18  해외 성공사례 분석

- (호주 달링하버) 시드니 주민을 위한 연안으로의 접근성 향상 계획 초기부터 전체 부지 

50%가 개방공간(Open Space) 

-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주거환경개선과 글로벌 기업·관광객 유치 - 건물 내외부뿐 아니라 

옥상·테라스까지 녹색공간을 최대한 확보 → 대규모 수변공원과 이를 잇는 수변보행로 

확보 상업주거호텔오락 등 복합용도개발

- (미국 볼티모어 이너하버) 공동화, 고용감소 등에 대응한 도심부 활성화 최초 항만재개발 

성공사례이자 모범사례로 평가되며, 수변공간의 공공적 사용에 대한 확고한 비전 제시와 

상세지침으로 장기간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일본 미나토미라이21) 일자리 창출 등 업무기능 집적과 도심지 일체화 도시 자족기능·

정주기능 확보를 위한 복합개발로 도시공동화를 극복하고 경제기반 확립 → 구도심과 

연계, 외연을 확장하여 도시전체 경쟁력 확보하고, 디자인을 도시개발에 적극 도입 

 이들 성공사례 대부분은 대형 항만을 통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한 뒤, 노후화된 항만

재개발 사례이기에 대천항 항만재개발 사업과 유사한 국내 사례 중심으로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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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주요 시사점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 목적: 주거환경개선과 글로벌 
기업·관광객 유치

 규모: 3.6㎢

 주도: 도시재개발청

 시기: ’08년부터 ’25년까지 
3단계

 건물 내외부뿐 아니라 옥상·테라스까지 
녹색공간을 최대한 확보 → 대규모 
수변공원과 이를 잇는 수변보행로 확

 상업주거호텔오락 등 복합용도개발

<미국 볼티모어 이너하버>
 목적: 공동화, 고용감소 등에 

대응한 도심부 활성화

 규모: 0.41㎢

 주도: 비영리 민관합동기구 
(최초사업)

 시기: ’68년부터 2000년대까지 
진행

 최초 항만재개발 성공사례이자 모범사례로 
평가 

 수변공간의 공공적 사용에 대한 확고한 
비전 제시와 상세지침으로 약 40년에 걸친 
사업 과정에서도 유지

 초기부터 현재까지 소규모·장기간 개발 
추진을 통해 획일성 탈피 및 여건을 반영한 
다양성 제고

<일본 미나토미라이21>
 목적: 일자리 창출 등 업무기능 

집적과 도심지 일체화

 규모: 1.86㎢

 주도: MM21개발주식회사 
(민관)

 시기: ’83년부터 2000년대까지 
진행

 도시 자족기능·정주기능 확보를 위한 복합 
개발로 도시공동화를 극복하고 경제기반 
확립

 구도심과 연계, 외연을 확장하여 도시전체 
경쟁력 확보하고, 디자인을 도시개발에 적극 
도입 → 원거리 랜드마크, 야경 중심의 대형 
앵커시설에 집중되어 휴먼스케일 계획은 
미흡 평가

 기존 항만시설 보전을 통해 역사성·정체성 
부각

출처 : 해양수산부(2020),제3차(2021~2030)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2) 국내 사례

 (구룡포항) 구룡포항 내 매립지(3.9만 ㎡)를 지역특산품 및 주변관광자원과 연계되는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조성 추진

 (장항항) 대체시설로 기존기능이 이전 예정인 장항항내 어항시설(5.8만 ㎡)을 관광객과 

주민들을 위한 여가·휴식공간으로 조성

- 사업효과 제고 등을 위해 군산항(금란도) 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목포내항) 수산지원 기능의 북항 이전에 따라 내항지역(2.7만 ㎡)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수변상가, 친수공간 등 소규모 시설 위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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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용호부두) 현재 부두운영이 중단된 용호부두(4만 ㎡)를 인근 대규모 주거단지, 

광안해수욕장 등과 연계한 시민들의 관광·휴양공간으로 조성

- 1단계 사업은 체류형 해양관광·휴양공간 구축으로 고급호텔 건설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휴양 숙박시설과 해상 플로팅 레스토랑 등을 검토함

<구룡포항>

    

<부산항 용호부두>

그림 12  국내 항만재개발 기본구상 사례

3. 대천항의 재개발 방향

1) 개발방향 

 국가기본계획상에서 대천항 항만재개발의 특화유형은 ‘지역생활·문화거점형’으로, 

기본방향은 대천해수욕장(보령머드축제), 대천항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설정함

- 주 기능은 관광·휴양기능으로 도입시설은 운동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관광휴게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구성됨 

- 이외 부 기능으로는 상업·업무기능(문화 및 집회시설)과 문화·전시기능(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방송통신시설)으로 제시됨

 항만재개발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화산업의 발굴·유치가 필요

하므로 관련 기업, 연구기관, 시설 등을 유치할 수 있는 ‘복합산업물류지구’ 조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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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천항 항만재개발의 포괄적 지구계획상 도입기능은 ‘해양문화관광지구’와 ‘공공시설

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이번 국가기본계획에서는 ‘복합산업물류지구’는 제외됨

- 원만한 항만재개발의 추진과 당초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해양관광 클러스터 조성뿐만 

아니라 미래 해양산업 육성 기반을 위한 복합산업물류지구 조성이 포함되어야 함

구분 주요 도입시설 기능의 복합
면적비율

(%)

공공시설지구

 어구수리장 정비 및 관리를 통해 지역 
어민의 어업활동 지원

 수변공간 조성

 주 기능: 어구수리장, 공원, 녹지, 
수변시설, 보행자전용도로, 주차장

 부 기능: 없음

45.0

해양문화
관광지구

 대천항과 연계한 관련 기능 강화

 주변관광과 연계한 해양관광수요 창출

 주 기능: 관광·휴양기능

 부 기능: 상업·업무기능, 문화·전시기능
55.0

표 19  (지역생활·문화거점형) 대천항 투기장 포괄적 지구계획

출처 : 해양수산부(2020),제3차(2021~2030)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 대천항 항만재개발 기본방향 하에, 해양문화관광지구, 공공시설지구의 도입기능을 

확대한 복합산업물류지구의 조성과 주변 관광자원의 고유한 특징을 살려 해양관광

복합단지, 수산물복합단지, 어구수리장,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등의 도입시설을 제시함

그림 13  대천항 항만재개발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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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문화관광지구

 (해양관광복합단지) 개발대상지 인근 산림, 해양 등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인공 해수풀, 

숲속 쉼터, 글램핑 등 체험 공간을 갖춘 종합리조트단지 조성

- 시드니 본다이의 아이스버그와 같이 바닷물을 이용한 인공 해수풀을 조성하고, 산림을 

활용해 다양한 고급 숙박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대천해수욕장과 차별화된 체류형 거점

시설을 조성

 (수산물복합단지) 판매시설에 편중된 대천항수산시장에 음식특화 거리, 지역 테마상가·

단지 등을 조성

- 2023년 상반기 부산시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은 곳은 해운대해수욕장(278.1만 명)이 

아닌 인접해 있는 해운대시장(306.9만 명)으로 대천항수산시장 또한 먹거리 특성화를 

통해 대천해수욕장 관광객의 연계 유입 가능

 (수상레저단지) 대천항의 넓은 수역을 토대로 카누, 카약 등 수상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계류장, 장비 보관실, 다목적 교육실 등의 전문 수상레저단지 조성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외 대천항 항계선 내 넓은 수상면적(21,821천 ㎡)을 대상으로 신규 

수상레저단지 지정

3) 공공시설지구

 (어구수리장) 국비 지원 등을 통해 현대적 어구수리장 조성

- 무질서하게 방치된 어구를 정리하고, 악취, 소음, 경관 등을 개선해 어민편의 향상 및 

관광객 유입 촉진

- 어구수리장은 어민의 수요도 높지만, 어구보증금제 도입과 같은 국가정책의 실제적 

이행에서도 중요

 (복합수변공간) 이용자의 접근성, 공공성 확보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공간구성과 먹거리, 

쇼핑 등 주민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복합수변공간 조성

- 시드니 항만재개발의 경우, 개방공간 확대와 보행 동선에 따른 접근성 개선에 초점을 

두었으나, 식당, 숙소, 쇼핑시설 등이 친수공간과도 인접해 이용자의 편의성 또한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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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인근 대천해수욕장까지 도보로 이동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과 공원 등의 기반시설 확충

4) 복합산업물류지구

 복합산업물류지구의 도입시설은 어구수리장,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지구의 도입

시설과 연계해 입체적으로 구상

- 예컨대, 어구수리장을 저층부에 두고, 고층부에는 주차장(공공시설지구)을 두거나 복합

산업물류지구의 특정 도입시설을 설치하는 방식

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서해안과 충남지역 소재 섬에서 생산되고, 대천항수산시장에 

모여든 수산물을 저비용으로 직배송할 수 있는 효율적인 물류 거점 구축

- 국정과제인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도심 내 물류 인프라 확충이 어려운 중소 물류기업에게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약 80%)로 공동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공유형 물류센터임

 (수산물부산물) 굴 껍데기뿐만 아니라 보령 특산물인 까나리액젓 찌꺼기 등의 수산

부산물을 자원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수산부산물 R&BD 시설 구축

-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 가공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

으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의미함

- 해외에서는 굴 패각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산업자재, 해양환경 보호 소재로 적극 활용함. 

대표적으로 미국은 체사피크만(Chesapeake Bay) 인근에 25억 개의 굴 패각을 살포하여 

해양정화, 암초복원 등에 활용하고 있음

 (스마트양식) 기후변화 대응, 4계절 지속 가능한 어업소득 확대를 위한 실내배양·실내

양식 관련 스마트양식단지 조성

- 충남 수산의 4대 전략품종 중 하나인 해삼양식은 실내에서 종묘 생산 후 자연에 방류

하거나 종묘를 축제식, 또는 가두리식으로 양식장에 입식하여 양성함

- 일반적으로 육상수조 양식은 종묘가격, 사료비용, 질병 등의 문제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잘 시도되지 않으나, 향후 기후온난화 등으로 인해 해상양식이 곤란할 경우 대안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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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천항의 항만재개발 추진방식

1) 관리청과 지방항만심의회

 2025년 5월 1일부터 항만재개발법 제2조제9호에 의거하여 충청남도지사가 대천항 

항만재개발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청 역할을 담당함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공포, 

2025. 5. 1. 시행) 

- 이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및 허가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및 사무가 시·도지사에게 이양됨

 이에 따라 충남도지사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에서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항만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 항만의 개발·재개발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 등 항만 관련 최상위 계획인 전국 항만기본

계획은 해양수산부 소속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심회)에서 심의함 

- 여기서 지방항만심의회의는 항만법 제4조제3항을 근거로 중심회에서 위임된 심의 사항

이나 관할 항만의 개발, 재개발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운영됨

구분 세부 내용

기능
1.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위임된 사항
2. 관할 항만의 개발·재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구성 및 
운영

1. 지방항만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심의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부지사로 함

2. 지방심의회의 위원장은 지방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3. 지방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위원 자격

1.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항만의 운영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관할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3. 항만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임기 2년)

표 20  지방항만심의회 구성 및 기능

출처 : 항만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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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소재 국가관리무역항(당진·평택항, 대산항, 장항항)을 제외, 지방관리 무역항·연안항

(보령항, 태안항, 대천항, 비인항)에 대한 지방항만심의회의 역할 확대가 예상됨 

 과거에도 ‘지방항만정책심의회’가 유사 기능을 수행하였지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항만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자치입법권의 행사가 제한됨

 또한, 법률상 ‘지방항만정책심의회’에 위임된 심의 사항이 없고, 심의 대상인 관할 항만의 

개발·운영 등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이지 않아 운영상에 한계가 존재함

 이에 충남은 2023년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기도 함

 2025년 시행예정인 「항만재개발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법」에서 지방항만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지 않아 별도 조례 신설보다는 항만재개발 관련 

정책 심의 필요시 규칙으로 충청남도 항만심의회를 구성 및 운영 추진

 지방항만심의회의에서는 항만재개발 관련 ▲사업계획 수립 ▲사업구역 지정 및 해제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 승인 취소 등으로 반드시 시·도지사 소속 지방항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2) 사업시행방식과 사업시행자

 대천항 항만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리청은 사업계획을 공모하거나 제안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해야 함

- 이와 더불어 지방항만심의회의 심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주민·관계전문가 공청회 등을 통해 반드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함

 현행 「항만법」상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항만

공사,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투자자, 특수목적법인 등임

-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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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대표적인 항만재개발 사업방식 절차

출처 : 해양수산부(2017) 기반으로 저자 재작성

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공공(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민간개발, 제3섹터가 

될 수 있으며, 이들의 결합에 따라 공공합작, 민간 컨소시엄 등의 방식도 가능함

- 공영개발 방식은 공공성 및 일관성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음

- 민간개발 방식은 민간의 창의성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최적의 시설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일관성이 있는 개발계획의 추진, 사업추진의 투명성 확보 등에는 단점이 있음

- 제3섹터 개발 방식은 공공·민간합작법인(SPC)을 설립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민간 간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민간개발로 추진되는 인천항, 광양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만재개발사업은 제3섹터 

개발로 추진되는데, 이때 선결 과제는 민자 유치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공공부문의 기반

시설 구축 및 환경 정비 등이라고 할 수 있음



58

2024 Policy ISSUE REPORT

충청남도

- 인천항은 수도권 배후지역, 경제자유구역, 인천공항 등 시민, 외국인 관광객 대상 투자 

매력을 갖췄고, 광양항은 여수와 광양의 국가산단과 연계한 기업 대상 매력을 갖춤 

- 동해시는 동해·묵호항 재개발사업의 민자유치를 위해 선제적인 여건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우선 추진함

구분 공영개발 민간개발 제3섹터개발

개요
 공공이 사업주체가 되어 

개발 추진
 민간기업이 사업주체가 되어 

개발 추진
 공공과 민간이 합작법인을 

설비하여 개발추진

유형

 공공 단독 시행

 공공합작 대행법인 설립

 공공합작 운영협의체 설립

 민간기업 단독시행

 민간기업 컨소시업 구성·시행
 공공·민간합작법인 시행

장점

 균형있는 도시개발과 조화

 개발이익의 지방재투자

 공공성 및 일관성 확보 
가능

 계약 체결· 관리· 인허가 
용이

 수익성 추구 유리

 민간의 창의성 및 전문성 활용

 투자재원 확보용이

 민간의 창의성 및 신경영기술 
도입 등 전문성 활용으로 사업 
효율성 제고

 적정규모와 시설결정 등 탄력적 
개발

 공사비 경감 및 공사기간 단축 
가능

 민간자본참여로 재원조달 용이

 공공성 확보 및 실수요자의 참여 
확대로 기업성의 조화 가능

 실수요자의 필요한 사업계획 
변경용이

 공사비 경감 및 공사기간 단축 
가능

 정부와 민간 간 시너지 발생 및 
위험 분담 효과

 법인 형태에 따른 세제 절감 가능

단점

 재원조달의 한계

 개발경험의 미숙

 항만부문과 이해 조정 
문제 발생

 상업성 중심 개발 및 공공성 부족

 개발이익의 특정기업 독점가능성

 사업시행에 대한 공신력 부족

 높은 사업중단 가능성

 공공의 간섭과다로 경영의 
독립성, 자율성 침해 가능성

 공공성과 수익성 동시 추구 곤란 
(공공 또는 민간지분이 많을 경우)

 민주적 통제곤란, 부실기업 발생 
가능

국내
사례

 부산항 북항 재개발(해수부 

통합개발추진단, 추진협의체)

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

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

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표 21  항만재개발 사업유형별 특징

출처 : 심기섭(2009), 국토해양부(2011) 기반으로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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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연계방안

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생활권의 규모·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낙후된 어촌 경제·

생활·안전 환경을 개선하고, 인력의 정착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어촌뉴딜300사업의 

후속사업임

- 2023~2027년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유형-어촌 경제

플랫폼 조성(유형1),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유형2),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유형3)-으로 구분됨

-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법정어항, 소규모 항·포구 등과 배후 어촌에 집중 투자해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는 어촌뉴딜사업과 달리 각 유형별 지원조건이 다름

그림 15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개요

출처 :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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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천항은 어항이 아닌 연안항이지만 항만 내 어항구가 지정·운영되고 있어 어촌 경제

플랫폼 조성사업(유형1) 지원이 가능하므로, 항만재개발사업과 연계해 국비 확보 추진

- 어촌뉴딜 신청 요건: 법정어항(국가어항 제외)과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어촌 마을

-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유형1) 신청 요건은 국가어항(연안항 어항구 포함), 지방어항 및 배후

지역인 반면,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유형2)과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유형3) 신청 요건은 

기존 어촌뉴딜 신청 요건과 유사함

구분 대상지명

어촌뉴딜사업
효자도항(2019년), 고대도항·장고도항·호도항(2020년), 

원산도항(2021년), 녹도항·열호항(2022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삽시도항·송학항·죽도항(2023년), 장은항(2024년)

표 22  보령시 어촌뉴딜사업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현황

출처 : 어촌어항재생사업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구분 세부 내용

사업 목표
 어촌 경제거점 조성(재정) 및 민간투자 활성화: 어업기반이 잘 갖추어진 어촌에 재정지원 사업을 

마중물로 민간투자 사업을 유치하여 신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사업 규모

 개소당 300억 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50%)

– 민간투자 100억 원 이상 필수 유치 조건

– 24년도 정부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원조건 조정 가능, 지방비 中 광역지자체의 분담 비율은 30% 
이상으로 하되, 기초지자체와 협의 가능

 공모 제안 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국비 지원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타당성, 사업비 
편성 적절성 등을 검토·협의 후 총사업비 확정

세부 
추진 내용

 (민간투자) 호텔·마리나 등 어촌자원을 활용한 관광시설 및 스마트 양식·수산물 가공 등 수산 분야 
민간투자 유치

 (재정지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및 주거·복지 생활 인프라 재정 지원 등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 (경제활성화 지원) 유통·가공·판매 복합시설, 창업·창직센터 등 수산물 부가가치 제고와 일자리 
창출 지원

– (주민복지 향상)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청년 주거단지, 교육·문화·보건 등을 위한 복합 
생활SOC 등 생활 인프라 확충

표 23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유형1)의 주요 내용

출처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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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책 제언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관리항만의 재정지원 확대

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수익성 확보 및 민간투자 촉진의 기반 조성이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이 미흡하므로 재정지원 기준의 개선 및 확대가 필요함

- 산업단지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도시개발사업 등과 비교해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대상시설의 종류가 적고, 지원 비율 또한 낮음

 또한,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 항만은 국가관리항만, 항만공사관리항만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지방관리항만까지 확대가 필요함

- 지방관리항만의 경우 국가·항만공사 관리항만에 비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균형적인 

개발 시행을 위해서는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재정 지원이 불가피함

 항만재개발법 개정(2025. 5. 1 시행)에 맞춰 자치입법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

규칙 등의 정비 또한 필요함

- 예를 들어, 현 항만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르면, 항만재개발사업의 제안서 평가를 해양

수산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그러나 향후 관리청이 시·도지사로 변경될 경우, 정부출연기관이 아닌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등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국유지 지방 이양 등 지방관리항만의 지역경제 활성화 용도 지원 모색

 전술한 바와 같이 국유재산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제58조)은 국가사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그 사무에 사용하는 경우, 양여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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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재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부지의 활용에 있어 항만시설 및 관련 공공시설로 전적

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존재함에 따라 항만 재개발이 효율적·효과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즉, 중앙정부에서는 항만관련 국유지를 지방으로 이양을 해도 10년 내에 타 목적으로 

사용 시 양여의 취소가 된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재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을 고려할 때 10년이라는 시간이 긴 기간은 아니며 큰 제약

요건은 아님

 따라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항만시설과 그 배후시설을 바탕으로 지역에 

걸맞는 개발을 위해 항만시설 국유지의 지방이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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